
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제  안  설  명

□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

국민의힘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

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“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”에 대하여 

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현행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은 제86조의2에 따라 

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

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, 청산인을 선

임하여 조합의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

청산절차를 거쳐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

있습니다.

□ 그러나 '청산절차'에 대한 규정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

비법」에서 명시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을 준용



토록 하고 있어 조합 해산 이후 '청산절차'에 대한 세부 

규정이 미비하여 청산업무의 관리·감독에 대한 한계가 

드러나고 있습니다.

□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일부 청산인이 고의

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

수령 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

보금 등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건의안은,

   정비사업의 ‘미청산’ 문제로 인한 서울시민의 재산상 

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▲ 정당한 사유 없

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·

도 조례로 위임하고, ▲ 청산인 선임 의무화 및 청산인

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, ▲ 청산절차 추진에 있어 고의 

지연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

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

법」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, 

앞서 말씀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

의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 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

   감사합니다.


